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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평양전쟁 당시 4만여명 강제 동원… 갱도 등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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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차원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갱도진지 등 군사시설물 조사와 

함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 

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(위원장 전기호)는 최근 펴낸 '제주도 군사시설 구축

을 위한 노무·병력 동원에 관한 조사' 직권조사보고서를 통해 "제주도는 그동안 수많은 오름 

등에 갱도진지 등 일제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와 실태에 대한 체계적

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"고 지적했다.

진상규명위는 또 증언채록 등을 토대로 당시 제주도민 4만 명 정도가 노무동원된 것으로 추산

된다고 밝혀 일제하 강제동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. 또한 갱도진지 등 일본군 

군사시설 구축에 도민 뿐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까지 징용돼 열악한 여건에서 노동에 시달

렸다고 덧붙였다.

진상규명위는 "제주도의 경우 아직도 갱도진지 등 일본군 군사시설이 밝혀지지 않은 곳이 많

고, 또 상당부분 훼손되고 있지만 한라일보 등에서 많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"고 언급하면서 

"앞으로 총체적인 발굴과 함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"고 촉구했다.

이번 보고서는 진상규명위 차원에서 2005년 12월 제주도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처음 펴

낸 성과물이다.

본보 특별취재팀은 2005년부터 4년째 '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' 탐사보도를 통해 

태평양전쟁 시기 구축된 일본군 군사시설 실태와 주둔실체 규명 및 현장인터뷰 등을 내보내면

서 당국차원의 조사 및 보존방안을 집중제기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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